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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성장이 기초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김 윤 지**
조 창 덕**

   1)

  

국문요약

많은 지방정부들이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성장이 답인가? 즉, 인구가 증가

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개선되는가? 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입총액보다는 1인당 재정수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증가하여 총 재정수입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신규 주민 1명에게서 기존 주민에게서 징수하던 

1인당 수입보다 적은 금액이 걷힌다면, 이는 그 지역의 서비스 수준에 변화가 없는 이상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0-2022년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구와 인구성장률이 1인당 재정

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는 대체로 1인당 재정수입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성장률은 1인당 재정수입과 통계적으

로 강건한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증가만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의 믿

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구감소, 인구성장, 지방정부, 재정수입, 지방재정

Ⅰ. 서론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5천 2백만 명에

서 2072년 3천 6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중 고령인구 비율은 47.7%로 전망된다(통

계청, 2024.9.23). 이런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매년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9년 만에 반등한 출생자 수도 수도권에서는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

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5.1.3.). 인구감소가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지방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다.

인구감소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축소도시(shrinking cities)는 이제 글로벌 트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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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았으며(Martinez-Fernandez et al., 2012), Wang & Long(2023)의 2020-2100년 인구추계 분

석에 따르면 전 세계 50.9%의 도시가 인구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축소도시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특히 시급한 이유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현저히,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최재헌･박판기, 2020; OECD, 2024). 정부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

소 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 대응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을 막거나 출산 또는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 장려를 통

한 인구 늘리기를 목표로 하는데(주상현, 2021; 김정숙･한승혜, 2023) 이는 곧 인구의 증가를 긍정

적이라고 보는 성장 패러다임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1) 본 연구는 이런 성장 패러다임에 근거

한 “인구 증가와 지방재정의 긍정적 관계”의 가정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인구는 행정과 정책의 기초적인 단위

로서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축소

도시(shrinking cities)에 대한 연구들은 보통 도시쇠퇴(urban decline) 시각으로 도시의 인구감소가 

범죄,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중첩적으로 나타남을 강조하였다(Bowman & Pagano, 2000; 

Beauregard, 2003). 이는 지방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을 증가시켜야함을 의미하는데 동

시에 수입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Bradbury et al., 1982; Clark & Ferguson, 1983; Manville & 

Kuhlmann, 2018). 즉, 인구증가와 지방재정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수입을 고려해 지출을 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내생성 문제로 인해 이러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

서는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정부의 인구 보존 또는 인구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많은 

부분 재정수입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와 지방 재정수입 간 관계에서 수입 총액보다 1인당 단위 수입(unit revenue)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된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여 총 재정수입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실제 인구 1인당 수입은 감

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1명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재정수입의 총액

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나 사용료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상위 정부에서 하위 정부에 주는 이전재원도 인구를 고려하여 배분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신규 주민 1명에게서 기존 주민에게서 징수하던 1인당 수입보다 적은 금액이 걷

힌다면, 이는 그 지역의 서비스 수준에 변화가 없는 이상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2) 특히, 재산과세 중심의 수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비례

1)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시도는 2019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범위가 기존의 출산율 제

고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확장된 것과 2022년 제정 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기존의 정

주인구 개념 보다 넓은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인구증가를 추구하고 

있다.

2) 단, 규모의 경제로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상태에 변

화가 없거나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 서비스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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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입이 증가하기 어려운 반면, 공공서비스 수요는 즉각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재정수입이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의 핵심 요인으로 고려되는 이유이다

(Groves et al., 2003; Drew et al., 2023). 인구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가 1명 증가할 때 1인당 수입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국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구규모와 지방재정 수입을 분석한 연구 중 1인당 수입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예: 임상수‧최항석, 2020) 총액을 살펴본 연구들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

는다(윤석완, 2010; 이현국･성시경, 2019; 유승원 외, 2023; 주만수･이현정, 2023). 인구가 증가하

더라도 지방정부의 1인당 재정수입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이 제시하던 인구

의 증가를 통한 성장전략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감소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응은 여전히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는 시점에서(구형수 외, 2016; 이채현･김감영, 2022) 인구증

가가 1인당 재정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설의 검정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2010-2022년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구와 지방정부의 인구 1인당 재정수

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와 지방재정 수입에 대한 관계를 논의하고 가설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분석에 따르면 인구

의 증가는 1인당 재정수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성장률의 속도는 유의미한 일관적인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5장에서는 단순히 인구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음과 인구감소라는 현실 직시를 전제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소수의 특정 지역이 경험하는 현상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

며(Martinez-Fernandez et al., 2012)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또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는 

이러한 현상의 진단이자 대안으로 제시되었다(Audirac, 2018).3)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의 노동시장 

공급이 줄어들어, 지역의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정체된 지역 경제활동은 기반 산업 쇠퇴와 일자리

들은 대부분 이런 효과를 찾지 못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함을 보고한다(Gómez-Reino et al., 2023).

3)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경제쇠퇴, 유기되고 쇠락한 지역을 일컫는 표현으로 “축소도시”를 사용한다. 축소

도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도시축소(urban shrinkage), 도시쇠퇴(urban decline)가 있다. 도시축소와 축소도

시는 유의어로 사실상 같은 용례로 사용된다. 반면 유사개념인 도시쇠퇴(urban decline)와는 차이가 존재

한다. 도시쇠퇴는 도시의 사회적･물리적 낙후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가 인구감소, 경제활동 저하, 지

역의 노후화 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축소도시와 공통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도시쇠퇴는 지역이 다시 성

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가 가능하지만, 축소도시는 이전의 상

태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를 직면한 현상으로 본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구형수, 20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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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게끔 추동하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Martinez-Ferenandez et al., 2012; Bartholomae et al., 2017). 지역의 경제

침체와 노동력의 부족 현상은 기존 사업체가 유출되는 것과 동시에 신규 사업체의 유입도 어렵게 

만들어, 인재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구형수, 2023). 더욱이, 도시가 성장하

며 개발된 토지와 건설된 인프라에 대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여 주택･상가･공장 등이 방치되는 

인구감소와 경제침체가 수반하는 공간적 쇠퇴도 경험하게 된다. 방치된 부동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공공서비스 비용의 증대로 이어진다(Hortas-Rico & 

Sole-Ollé, 2010). 지역경제침체, 빈집 및 공실 증가, 청년인구 유출 등 축소도시가 가져오는 도시

의 변화들은 지방정부의 세수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Hollander & 

Németh, 2011; Ganning & Tighe, 2015).

이렇듯 인구감소가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오늘날의 축소포비아

(phobia)를 설명할 수 있다. 축소에 대한 공포의 양면은 성장이 답이라는 성장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Hirt & Beauregard(2021)는 정계뿐 아니라 학계에도 존재하는 이런 편의를 지적하며 감소

(decline)가 반드시 곤경(distress)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축소도시에 대

한 논의가 나오기 전 1800년대에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 즉 성장이 문제로 인식됐음을 

상기한다. 당시 산업화로 인한 인구성장은 환경오염, 교통체증, 그리고 높은 인구밀도에서 나타나

는 여러 삶의 질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Sousa & Pinho(2015)도 유럽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의 성장교리(doctrine of growth)에 대해 지적하며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구

체적으로 축소(shrinkage)가 성장(growth)과 나란히 도시발달(urban development)의 한 패턴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축소를 위한 계획이 반드시 공익에 반하지 않듯 성장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공익

을 위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인구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해 Ladd(1994)는 1인당 공공지출을 서비스 수준, 단위 비용, 그리

고 정부 간 책임 분담의 함수로 설명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론적 틀의 핵심은 인구

성장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하며 상충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인구유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1인당 단위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지만, 동시에 인구밀도와 토지가격의 상승, 그리고 신규 기반시설 투자(자본 지출 및 이자 부담 등) 

필요성 증대는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단위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상충하는 관계를 보인다. Ladd의 논의가 지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러한 논리는 재

정수입 측면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인구 증가는 재산세 및 소득세 등의 과세 기반(tax base)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지만, 1인당 세수 기여도가 낮은 인구(학생, 노령층 등)의 유입, 재정지

출(즉각적)과 세수 확보(지연) 간의 ‘시차(time lag)’, 혹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교부금 등) 조정 등

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에 관한 

연구들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찾지 못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함을 보고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

다(Gómez-Reino et al., 2023).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순(net) 영향은 불명확

하며, 이는 기존 주민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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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정

인구변화와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출을 살펴보며 수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드물

다(Drew et al., 2023). Drew et al.(2023)의 연구는 인구의 증감이 지방재정에 이르는 경로를 세밀

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이들은 인구증가를 출생에 의한 증가(organic growth)와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migration)로 구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세금(taxes), 요금 및 수수료

(fees and charges), 이전수입(grants)으로 분류하여, 인구증가가 각 재정수입 유형에 미치는 잠재

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컨대, 지방정부는 재산과세 중심이므로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증가

는 재산세에 정(+)의 관계를 가지나, 출생에 의한 인구증가는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1인당 지방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2012-2021 호주의 New South Wales 지방정부를 분석하여 인구가 1% 증가하게 되면 1인당 재정수

입이 0.036%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연구도 고령인구 비율 및 인구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예: 하능식‧
임성일, 2007; 윤석완, 2010; 곽채기‧김병수, 2012; 이현국･성시경, 2019; 김상수‧탁현우, 2020; 유

승원 외, 2023; 주만수･이현정, 2023) 정확히 인구의 증감이 1인당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많은 연구들이 고령인구 비율 또는 유소년 비율에 초점을 맞추거나 재정수

입 총액 또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중 한 가지의 총액만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증가가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에 있어 1인당 수입을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장의 방법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기서는 인구증가와 1인당 재정수

입의 관계를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수입(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나누어 가설을 제시한다.

2024년 기준 시의 지방세 주요 수입원은 지방소득세(34.7%), 재산세(27.3.%), 자동차세(16.7%), 

군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소득세(25.0%), 지방소비세(22.8%), 재산세(20.2%), 구의 경우 재산세

(74.5%), 등록면허세(10.3%), 지방소비세(9.3%)로 소비측면의 과세 비율이 적지 않은 편이다(국회

예산정책처, 2024). 이는 그간 재산과세 중심의 세입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 세입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증가하

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와 재산취득이 많아질 것이므로) 총 지

방세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제도적 특징은 이러한 

경로를 왜곡하는 요인이 된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가 납세지가 되고,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근로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구균철, 2015).4) 또한, 지방소비

4) 소득세의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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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경우 소비과세보다 재정조정의 목적이 강화된 형태(임상수･이상훈, 2018)이기에 “인구증가 

→ 지역소비 활성화 → 세수 증가”의 연결고리가 다소 약한 편이다. 총액을 종속변수로 둔 선행연

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령, 윤석완(2010)은 2002-2007년 동안 69개 시 지

역을 대상으로 분석해, 인구 증가가 지방세 수입을 체증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는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재정부족액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원 외(2023)는 

2018-2020년의 22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정

수입(자체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 총수입)을 비교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의 경우 인구증가와 부(-)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위 

Drew et al.(2023)의 연구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인구의 증가는 출생에 의한 증가와 이동에 의한 증

가로 나눠지며 출생에 의한 증가는 지방소비세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재산세, 지방소

득세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구증가가 지방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주

민의 1인당 지방세 보다 낮을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지방정부의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지방세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되

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다. 2024년 기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40.2%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수입 12.2%, 부담금 10.9%, 사업수입 7.8%, 수수료수입 7.7% 등으

로 집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38). 세외수입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역주민

들의 경제활동에 의해 생기는 수입에 기초하므로 인구가 증가하면 세외수입 총액도 증가할 것이

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위의 지방세 논의처럼 출생에 의한 증가를 고려해보면 1인당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2014-2016년 지방정부의 세외

수입을 분석한 김상수･탁현우(2020)의 연구는 인구의 증가가 1인당 세외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인구 1인당 세외수입 부과액과 징수액을 재정적･정치적･인구사회적･행

정관리적 요인 등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는데, 노인인구는 세외수입에 부(-)의 영향을 미

치고 생산가능인구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인구 1인당 세외수입 징수

액에 대한 분석에서 생산가능인구의 회귀계수(coef.=5.083, p<0.01)보다 노인인구(coef.=-30.577, 

p<0.05)의 회귀계수값이 현저히 크게 추정되었으므로 인구의 증감과 세외수입 간 관계는 모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곽채기･김병수(2012)의 연구도 1997-2007년 21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인구와 1인당 세외수입이 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한

재명, 2020).

5)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

과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회귀모형에서 개별 특성( )을 포함하지 않고 연도()만 분석모형에 포함하였

다. 따라서 해당 분석모형에서 인구는 증감이 아닌 규모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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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가 증가하

더라도 세외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설2: 지방정부의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같이 상위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의 경우 대체로 재정여건이 열악

한 지방정부에게 더 많이 배분하여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화(fiscal equalization)를 실현하는 목적

을 지닌다. 재정력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의 경우 대체로 인구가 적은 경향을 보이므로, 이전수입

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된다(주만수, 2014). 주지하듯이 이런 정태적인 인구규모의 측

면에서 적용되는 논의가 동태적인 인구의 증감과 이전수입 간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횡단면적 

분석에서 인구규모가 클수록 이전수입의 총액(주로 보통교부세)은 정(+)의 관계를 보이나 패널데

이터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전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현국･성시경(2019)은 2005-2016년 각 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패널고정효과모형)에

서 인구와 보통교부세가 관계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치구를 제외한 전체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시, 군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이전수

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주만수･이현정(2023)은 2008-2022년 157개 시･군 지방정부를 대상

으로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보통

교부세를 구성하는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인구의 증감

이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에 따르면, 인구규모는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과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인구변

화(전년 대비 당해연도 인구 변화)의 크기는 기초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요액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가 증가한 지방정부의 경우 기초수요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인구의 증감과 이전수입 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가설3: 지방정부의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이전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상기의 논의들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자연스러

운 귀결에 대해 강한 의문점을 남긴다. 인구와 지방정부 재정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을 

탐색한 연구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면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많

은 연구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생산인구의 비중이 작아져 지방정부의 수입이 악화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수요가 증가한다고 진단한다. 국내 자료

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1인당 세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곽채기･김병수, 2012; 하능식･임성일, 2007). 선행연구에서 인구는 하나의 통제변수로 취

급되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며, 인구변수를 조명하여 분석하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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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 인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입 총액을 보거나, 재정수입 

중 한 가지에 집중하여 분석을 하거나, 분석기간이 충분치 않거나 다소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분석대상에서 시와 군만 포함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인구의 증감과 지방정부의 재정수

입 간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

우고자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으로 구분하고, 2010-2022년 전체 기

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구의 증감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아래 <표 1>에는 인구와 지방재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분석대상 분석내용 주요결과 (인구를 중심으로)

윤석완
(2010)

2002-2007년 
69개 시 지방정부

인구 및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가 감소함
- 인구가 증가할 때 재정부족액이 증대됨

곽채기･김병수
(2012)

1997-2007년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고령화가 지방재정 
세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 통제변수 중 인구가 자체재원, 지방세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이현국･성시경
(2019)

2005-2016년 
시･도, 시･군

보통교부세의 영향요인
-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부(-)의 관계를 가짐
- 시･군 모두 동이하게 분석됨

김상수･탁현우
(2020)

2014-2016년
기초지방정부

인구 1인당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노인인구는 세외수입에 부(-)의 효과를 가짐
-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정의 관계를 가짐

유승원 외
(2023)

2018-2020년
228개 기초지방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미친 영향

- 인구감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재정수입 차이가 없음

주만수･이현정
(2023)

2008-2022년
시･군 지방정부

인구변화와 
보통교부세 간 관계

- 인구규모는 교부세와 정의 관계를 가짐

Drew et al.
(2023)

2012-2021
호주 지방정부

인구와 1인당 수입 
관계 분석

- 인구는 1인당 재정수입과 부의 관계를 가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다양한 면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인구와 지방재

정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분석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소도시에 대한 논의에서 인구규모와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각각 구조적으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Lara-Rubio et al.(2022)은 인구와 지방재정 간 관

계가 인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인구규모와 밀도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성 정책에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Lara-Rubio et al., 2022). 작

은 지역에서는 고용 및 세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대규모 지역에서는 인구밀도

와 규모가 재정 정책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도적 맥락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재정수입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 지방세의 세목

별 구성을 살펴보면, 시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고, 군 지방정부는 지방

소비세의 비중이 22.8%로 상대적으로 높으며(시 6.4%, 구 9.3%), 구 지방정부는 지방세 중 재산세

의 비중이 74.5%에 달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Manville & Kuhlmann(2018)은 미국 110개 대도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구변화와 지방재정 간 관계가 비선형 관계를 따른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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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이 가장 재정력(fiscal 

capacity)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유형(시, 군, 

구), 규모(5만 미만 소도시, 5만-50만 미만 중도시,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변화 추세(감소, 저성

장, 고성장)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의 증감이 지방재정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

이며 아래와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ln(전년도 인구) ln(1인당 지방세)

ln(1인당 세외수입)
전년도 인구성장률 ln(1인당 이전수입)

통제변수

전년도 20세 미만 인구비율

전년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ln(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수)

코로나19(2020-2022년 = 1, 그 외 = 0)

연도 더미

출처: 저자 구성.

ln  ln           ln           기초지방정부   연도

위 식에서 종속변수 ln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자연로그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선행연구들과 같이 단위 수입

을 보기 위해 인구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하능식･임성일, 2007; 곽채기･김병수, 2012; 구형수, 

2023; Drew et al., 2023). 회귀식의 독립변수는 지방정부의 인구수의 자연로그값(ln)과 인구성

장률()이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세 미만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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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의 자연로그값(ln), 코로나19()로 구성된다(윤석완, 

2010; 임상수･최향석, 2020; 주만수･이현정, 2023; Drew et al., 2023).6) 회귀식의 독립변수는 종속

변수에 1년의 시차를 둔 값을 사용하였다. 즉 2022년 지방정부의 1인당 지방세는 2021년의 인구

수, 인구성장률, 20세 미만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의 함수로 결정된다

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종단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분석한다. 패널회귀분석에서는 크

게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활용되는데 두 모형

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        )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적으로 오차항이 개별 특성()과 고유오차()의 합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고유오차가 독립

변수()에 대해서 외생적(exogenous)이라고 가정한다. 확률효과모형은 개별 특성이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확률적(random)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개별 특성이 독립

변수와 상관될 수 있는 모형이다(한치록, 2021). 고정효과모형은 추정이 간단하고 결과의 해석이 

용이하며, 독립변수와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7)

고정효과모형은 개별 분석단위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개별 특성을 더미변수로 활용해 통제하는 

방법이다. 위의 수식에서는 가 패널 개체의 고정효과가 되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고유한 시간불변(time invariant)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엄밀한 추정을 위해

서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패널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강건한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인구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가 처한 여러 환경적 요인

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분석대상 총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유형(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규모(52개 소형 지방정부, 151개 중형 지방정부, 23개 대형 지방정부), 인구변화 추세

(157개 감소 지방정부, 33개 저성장 지방정부, 36개 고성장 지방정부)8)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6)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은 지방재정 수입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총생산 변수가 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지역내총생산

을 포함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내총생산 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주요 분석결과는 다르지 않았음을 밝힌다.

7) 하우스만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 1인당 지방세 모형(
=246.604, p<0.00); 2) 인구 1인당 세외

수입 모형(
=137.144, p<0.00); 3) 인구 1인당 이전수입 모형(

=256.907, p<0.00)

8) 규모는 2010-2022 기간 평균 인구가 5만 미만이면 소형, 5만-50만 미만은 중형, 50만 이상은 대형으로 분

류하였다. 인구변화 추세는 2010-2022 기간 평균 인구성장률이 0 미만이면 감소, 0 이상 1 미만은 저성

장, 1 이상은 고성장 지방정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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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총 226개 기초지방정부로9), 기초지방정부 수준

에서 인구의 증감이 1인당 재정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수

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과 같이 상위정부로부

터 이전되는 이전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

부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모두 합한 ‘이

전수입’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의 자연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재정수입 변수

는 전체회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의 값(백만원 단위)을 사용하였으며, 2015

년을 기준으로 시도-연도 GR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수입 변수에 대한 실질가격을 산출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지방재정365(https://www.lofin365.go.kr/)에서 ｢통합재정개

요 (총계)｣에서 구득하였다. 

인구의 증감은 인구수의 자연로그값과 인구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 당

해년 인구의 증감을 계산한 값으로,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1년의 시차를 두었으므

로 2020년 지방세 모형에서 사용되는 인구성장률은 2018년 대비 2019년의 인구의 증감에 따른 인

구성장률의 값을 사용하였다. 인구성장률은 당해년 총인구에서 전년 총인구를 뺀 값을 전년 총인

구의 %로 나타낸다. 즉, 이 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음

의 값을 가지면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20세 미만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코로나19를 포함하였

다. 이는 서비스 수요 및 니즈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변수

들이다(곽채기･김병수, 2012; 김덕준, 2015; 이현국･성시경, 2019; 김상수･탁현우, 2020; 주만수･
이현정, 2023; Ladd, 1994; Lara-Rubio, 2022; De Widt, 2021; Drew et al., 2023). 예컨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세입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지방

재정의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윤석완, 2010; 곽채기･김병수, 

2012: 임상수･최항석, 2020; McCann, 2017; Carbonaro  et al., 2018). 기초생활수급자수 역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

다(이현국･성시경, 2019). 20세 미만 인구비율은 교육 및 보육 등 연령별 서비스 수요의 크기를 나

타내는 지표이기에 선행연구에서 널리 활용된다(김덕준, 2015; 이현국･성시경, 2019; Drew et al., 

2023).10) 코로나19 변수는 팬데믹 이후 지방정부의 가중된 재정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반

영하고자 포함되었다(Lara-Rubio, 2022; Drew et al., 2023). 

인구 관련 변수의 자료는 통계청(https://kosis.kr/)에서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수는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지표이며 ｢국민기초생

9)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였으므로, 2014년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은 합한 값을 하나의 기초지

방정부로 간주하였다.

10) Drew et al.(2023)에서는 15세 미만 인구비율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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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2019년 말 발병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코

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공공서비스 및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20년부

터 2022년까지 1의 값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2> 변수설명

변수명 내용 자료

종속
변수

인구 1인당 지방세(백만원)* 지방세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

통합재정개요
(지방재정365) 

인구 1인당 세외수입(백만원)* 세외수입을 해당 지역이 인구수로 나눈 값

인구 1인당 이전수입(백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값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

독립
변수

인구수* 인구수

주민등록 연앙인구
(KOSIS)

인구성장률(%) {(당해년 총인구-전년 총인구)÷전년 총인구} * 100

통제
변수

20세 미만 인구비율 20세 미만 인구의 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기초생활수급자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2020-2022년 = 1, 그 외 = 0

주: * 표기된 변수는 로그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함

Ⅳ. 분석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과 상

위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지방세 구조와 상위 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모두 기초지방정부의 유형(시, 군, 구)에 따라 재정수입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위정복, 2015; 최병호･이근재, 2022), 기초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재정수입을 살

펴보았다. 아래 <그림 2>에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지방정부 유형별 1인당 재정수입의 변

화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인구 1인당 지방세는 시-군-구 순으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군 지역의 지방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시도세로 귀속되던 지방소비세가 2020년부

터 기초지방정부 지방소비세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군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인

구 1인당 세외수입은 군-시-구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2010-2013년 증가하였지만, 2014년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에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세외수

입의 구성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

금, 전입금 등과 같은 항목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재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1인당 이전수입

도 인구 1인당 세외수입과 유사하게 군-시-구 순으로 많았다. 인구 1인당 이전수입은 매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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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특히 군 지역의 인구 1인당 이전재원 증가율이 2018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지

난 13년간 기초지방정부의 인구 1인당 재정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2> 연도별 기초지방정부 인구 1인당 평균 재정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인구 1인당 지방세 인구 1인당 세외수입 인구 1인당 이전수입

주: 2015년을 기준 시도-연도 GR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값으로 계산함.
자료: 2010-2022 기초지방정부 전체회계 세입(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구성.

아래 <그림 3>에는 2010-2022년 기초지방정부 유형별 인구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먼

저 평균 인구수를 살펴보면 시의 평균 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군과 구의 경우 평균 인

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균 인구수는 2010년 구-시-군 순으로 많았으나, 2017

년부터 시의 평균 인구수가 구의 평균 인구수보다 많아졌다. 인구성장률의 경우 시가 가장 높고 모

든 지역에서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군과 구의 인구성장률이 음

수를 기록하였으며, 둘 다 2015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 인구성장률이 음수를 보였다. 시의 인구성장

률도 2020년, 2022년 음수로 나타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인구는 군과 구에

서 감소, 시에서만 증가하였으며 인구성장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시에서만 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특히 인구수 자체도 가장 작은데 인구성장률도 가장 낮은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기초지방정부 평균 인구수 및 인구성장률
(단위: 명, %)

인구수 인구성장률

자료: 2010-2022 기초지방정부 전체회계 세입(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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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과 <그림 3>에 제시된 지방정부의 인구 1인당 재정수입과 인구의 변화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1인당 재정수입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를 보이는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관측된다. 이는 이미 우리가 평소에 받아들이던 “성

장=지방세 증가/축소=지방세 감소”의 관계를 의심할 단서를 제공한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인

구성장률은 감소하는데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구 1인당 징수해야 할 수입

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군에서 특히 재정수입과 인구변화의 미스매치가 확연하게 관찰된다. 군은 평균 인구수가 시

와 구에 비해 적은 편이나, 1인당 재정수입은 모든 분야에서 높다. 이전수입의 경우 군은 시와 구

에 비해 현저히 높아 중앙 및 광역지방정부 수준에서 군에 많은 자원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1인당 지방세는 2020년 이후 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고 1인당 세외수입은 지난 13년간 

계속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로 주민에게 귀착되기에 군에 거주하

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3>에

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 3> 기술통계량

구분 Mean Std. dev. Min Max

인구 1인당 지방세
(백만원)*

overall -0.918 0.667 -3.401 1.028

between 0.564 -2.254 0.177

within 0.358 -2.143 0.274

인구 1인당 세외수입
(백만원)*

overall -0.937 0.829 -3.069 2.374

between 0.753 -2.530 0.594

within 0.348 -2.172 1.135

인구 1인당 이전수입
(백만원)*

overall 1.010 1.014 -1.919 3.337

between 0.928 -0.844 2.727

within 0.414 -0.064 2.038

인구*

overall 11.818 1.041 9.088 13.992

between 1.042 9.201 13.955

within 0.058 11.415 12.287

인구성장률(%)

overall -0.007 2.180 -9.800 26.400

between 1.521 -2.538 7.318

within 1.566 -10.133 19.581

20세 미만 비율

overall 18.150 4.175 6.862 31.966

between 3.628 9.414 27.760

within 2.079 12.593 24.030

65세 이상 비율

overall 18.528 8.161 5.215 42.418

between 7.845 6.517 36.569

within 2.301 12.320 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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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기된 변수는 자연로그변환 값이며, 전체 관측치(N)는 2,712개, 패널개체수(n)는 226개, 연도수(t)는 12개임

아래 <표 4>에는 변수간 상관관계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수(lnpop)는 1인당 지방세

(localtax), 세외수입(nontax), 이전수입(transfer)과 모두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인구성장률(growth)은 지방세(localtax)와 세외수입(nontax)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이전수입

(transfer)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보였다. 20세 미만 비율(pop20)과 기초생활수급자수

(lnbasic)는 모든 재정수입 변수와 부의 관계를 보인반면, 65세 이상 비율(pop65)은 모든 재정수입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특히, 이전수입(transfer)과 고령인구 비율

(pop65)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군 지역

이(2010-2022 기간 평균 시 15.1%, 군 26.8%, 구 13.6%) 인구 1인당 이전수입이 높기 때문이다. 더

욱이, 고령인구비율(pop65)과 인구수(lnpop)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은 규모가 작은 지자

체들이 고령화 수준도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인구감소와 축소도시의 문제는 고루 분포되지 

않음을 논의하였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규모가 작고, 인구성장률은 낮으며,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군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표

(1) (2) (3) (4) (5) (6) (7) (8) (9)

(1) localtax 1.000

(2) nontax 0.559* 1.000

(3) transfer 0.441* 0.584* 1.000

(4) lnpop -0.183* -0.563* -0.837* 1.000

(5) growth 0.140* 0.046* -0.262* 0.179* 1.000

(6) pop20 -0.121* -0.182* -0.677* 0.579* 0.437* 1.000

(7) pop65 0.200* 0.430* 0.882* -0.797* -0.336* -0.819* 1.000

(8) lnbasic -0.229* -0.563* -0.620* 0.863* 0.025 0.347* -0.557* 1.000

(9) covid 0.402* 0.030 0.319* -0.005 -0.190* -0.366* 0.216* 0.124* 1.000

주: 영문변수명은 (1) localtax = 1인당 지방세, (2) nontax = 1인당 세외수입, (3) transfer = 1인당 이전수입, (4) 
lnpop = 인구수, (5) growth = 인구성장률, (6) pop20 = 20세 미만 비율, (7) pop65 = 65세 이상 비율, (8) 
lnbasic = 기초생활수급자수, (9) covid = 코로나19 변수를 의미하며, *는 p<0.05 유의수준을 의미함

기초생활수급자수*

overall 8.525 0.913 0.000 10.586

between 0.871 5.664 10.235

within 0.281 1.011 9.682

코로나19

overall 0.231 0.421 0.000 1.000

between 0.000 0.231 0.231

within 0.421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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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11)

본 연구는 2010-2022년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을 고정효

과모형으로 추정하였고, 지방정부를 유형(시, 군, 구), 인구규모(소형, 중형, 대형), 인구변화 추세

(감소, 저성장, 고성장)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2) 따라서 각 종속변수에 총 10개 모형이 제시된다. 

분석결과는 본 장의 끝에 인구 1인당 지방세 <표 5>, 인구 1인당 세외수입 <표 6>, 인구 1인당 이전

수입 <표 7>에 제시하였으나 시인성을 위해 아래의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인구와 인구성장률 계수만 나타내었다.

<그림 4> 인구 1인당 지방세 분석의 회귀계수

주1:<표 5>의 분석결과표에서 인구와 인구성장률의 계수값만을 표기함. * p<0.05, ** p<0.01, *** p<0.001.
주2: 2010-2022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5만 미만이면 ‘소형’, 5만 이상 50만 미만이면 ‘중형’, 50만 이상이면 ‘대형’

으로 구분. 2010-2022년 평균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0보다 낮은 지역을 ‘감소’, 0~1 지역을 ‘저성장’, 1 이상인 
지역을 ‘고성장’으로 구분. 

11)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인당 재정수입 변수이다. 하지만, 독립변수인 인구와 종속변수인 1인당 재정수입

은 공동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총액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

를 1인당 변수 대신 총액으로 한 모형으로도 분석하였다. 총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구 표본(+), 인구변화 감소 표본(-); 세외수입: 인구변화 저성장 표본(-); 이전수입: 대체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인구가 증가하여 재정수입 총액이 증가할지라도, 1인당 단위 수입은 낮아져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기에, 1인당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들만 본문에 게시

하였다.

12)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2010-2022 평균 인구수로 구분한 52개 소도시, 151개 중도시, 23개 대도시; 

2010-2022 평균 인구 성장율로 구분한 157개 감소 지역, 33개 저성장 지역, 36개 고성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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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5>와 <그림 4>에서 인구 1인당 지방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계수는 전체 및 모든 유형, 

규모, 변화추세 집단에서 음의 부호를 가진다. 그리고 구 지방정부를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규모의 증가가 지방세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군 (-1.130***), 소형(-1.563***), 인구변화 감소(-1.134***) 표본에서 인구의 회귀계수 음수 값

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이미 불리한 상황의 군, 소형,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 

규모 증가에 따른 1인당 지방세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말해준다. 앞서 축소도시가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성장하며 형성된 지역의 생활인프라가 공급 과잉

에 이르러 유휴되고 방치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버려진(abandoned) 지역의 인프

라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관리･유지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

각해본다면, 인구규모가 적고 인구감소가 만성적인 지역에서는 인구유입에 따른 1인당 편익

(revenue)이 비용(expenditure)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Drew et al., 2023). 지방세가 자주적

인 지방재정 운용에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인구성장이 모든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정의 개

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각 지방정부가 처한 환경을 고려한 재정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분석결

과이다. 전년 대비 인구의 증가량을 보여주는 인구성장률은 계수 부호가 양수와 음수가 섞여있지만 

모든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림 5> 인구 1인당 세외수입 분석의 회귀계수

주1: <표 6>의 분석결과표에서 인구와 인구성장률의 계수값만을 표기함. * p<0.05, ** p<0.01, *** p<0.001.
주2: 2010-2022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5만 미만이면 ‘소형’, 5만 이상 50만 미만이면 ‘중형’, 50만 이상이면 ‘대형’

으로 구분. 2010-2022년 평균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0보다 낮은 지역을 ‘감소’, 0~1 지역을 ‘저성장’, 1 이상인 
지역을 ‘고성장’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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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표 6>과 <그림 5>에서 인구 1인당 세외수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인구 1인당 지방세

와 마찬가지로 인구 1인당 세외수입의 회귀분석에서 인구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수로 나타났다. 시, 

군, 소형, 중형만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13) 인구성장률도 대체적으로 음의 부호를 

띄나 전체 표본(-0.008*), 시(-0.014*), 중형(-0.010*)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본에 따라 인구와 

인구성장률의 회귀계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불안정하여 분석결과가 강건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고 

결과를 해석해보면, 인구 규모가 크고,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일수록 빠를수록 1인당 세외수

입이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인구가 성장하면 지방재정의 증

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방정부

의 자체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력(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

구성장 외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세외수입도 앞서 제시한 가설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6> 인구 1인당 이전수입 분석의 회귀계수

주1: <표 7>의 분석결과표에서 인구와 인구성장률의 계수값만을 표기함. * p<0.05, ** p<0.01, *** p<0.001.
주2: 2010-2022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5만 미만이면 ‘소형’, 5만 이상 50만 미만이면 ‘중형’, 50만 이상이면 ‘대형’

으로 구분. 2010-2022년 평균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0보다 낮은 지역을 ‘감소’, 0~1 지역을 ‘저성장’, 1 이상인 
지역을 ‘고성장’으로 구분.  

13) 이러한 이유는 지방정부 유형별 세외수입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와 군은 구에 

비해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2017-2022 기준 시 70% 후반대, 군 80% 후반대, 구 60% 중반

대). 또한, 시와 군이 구에 비해 세외수입 규모가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와 군에서는 인구의 증

감과 1인당 세외수입의 관계가 다양한 변이(+, -)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의 경우 세

외수입 중 세원형평화의 성격이 강한 ‘징수교부금’의 비중이 크므로, 인구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의 응익

성(應益性)이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역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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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7>과 <그림 6>에서 인구 1인당 이전수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다. 여기서도 인

구 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보이며 시, 저성장, 고성장 지역만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14) 이전재원이 가지는 재정형평화라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인구 규모가 증가하면 이전수입이 

감소하는 분석결과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전재원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인구성장률 역시 대부분 음수를 보이나 모형 중 전체, 시, 구, 중형, 저

성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이현국･성시경(2019)과 주만수･이현

정(2023)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 미만 인구비율은 인구 1인당 지방세와 정의 관계를 보

였으나 인구 1인당 세외수입과 이전수입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

령인구비율의 경우 1인당 세외수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

세와 이전수입에서도 전체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하위표본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지방세의 경우, 구 지방정부 표본에서는 고령인구비율이 정의 관계를 보였

으나, 소형과 인구변화 고성장 지방정부에서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수

입의 경우 구 지방정부, 소형, 인구변화 감소 지역에서는 고령인구비율이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

다. 앞서 상관관계표에서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들이 고령인구비율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

는 소형 지방정부에서 특히 고령인구비율이 지방세와 이전수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음을 암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수의 경우 세외수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며 다만 지방세와 이전수입의 하위표본 몇 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구 지방

정부 표본에서 1인당 지방세와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1인당 이전수입과는 시･군･구 지방정부와 

인구변화 저성장, 고성장 표본에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한번 이전수

입이 지역 니즈에 반응하는 형평화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시기는 

모든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구 1인당 지방세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세외수입의 경우 전체 표본, 군 지방정부, 중형, 인구변화 감소 표본에서 오히려 감소한 효과를 보

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증가(인구와 인구성장률)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는 1인당 재정수입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지방정부를 제외한 모든 하위표본 분석에서 인구 규모가 커지면 1인당 지방세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의 경우 하위

표본 분석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인구와 지방정부의 1인당 재정

수입은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저성장, 고성장 표본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고, 시 역시 군과 구에 비해 평균 인구수가 증가한 지역에 

속한다(<그림 3> 참고).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인구와 단위당 이전수입이 부(-)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견 이해하기 어렵다. 예컨대,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인구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최병

호･이근재(2018)는 인구의 보통교부세 한계효과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전수

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

금 증가가 인구와 단위당 이전수입이 가지는 부의 효과를 상쇄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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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성장률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강건한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

았다. 인구성장률은 인구 1인당 지방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구 1인

당 세외수입(전체 표본, 시 지방정부, 중형)과 이전수입(전체 표본, 시･구 지방정부, 중형, 인구변

화 저성장)에는 일부 모델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률이 인구변화의 방

향과 규모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인구변화가 지방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구변화 

규모가 클수록 인구 1인당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은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와 인구성장률이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가지는 부(-)의 영향은 인구의 절대적 증감뿐

만 아니라 상대적 크기와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구변

화의 크기가 적은 지역들은 인구가 1인당 재정수입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

날 수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인구변화의 크기와 

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1인당 재정수입의 부정적 효과가 증폭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인구증감과 인구성장률의 교호작용에 의해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

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모든 표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지역 및 조건에서의 

차별적 영향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인구와 인구성장률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에서 

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구는 1인당 지방세에 구 지방정부를 제외한 9개 표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일관되게 보였지만, 1인당 세외수입의 경우 10개 표본 중 4개 표본(시, 

군, 소형, 중형), 1인당 이전수입의 경우 3개 표본(시, 저성장, 고성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구성장률도 지방세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게 모든 표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보이

지 않았으나 1인당 세외수입의 경우 10개 표본 중 3개 표본(전체, 시, 중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 1인당 이전수입의 경우 5개 표본(전체, 시, 구, 중형, 저성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따라서 인구와 인구성장률이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에 비해 

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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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검정

고정효과모형이 개체 내 변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구와 인구성장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어 두 변수 계수의 해석이 다소 모호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인구와 인구성장률 

변수를 따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와 인구성장률 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인구는 지방

재정 단위당 재정수입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분석의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표 5> 강건성 확인 (1): 인구와 인구성장률을 구분하여 분석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ln인구
-0.841*** -0.610* -0.555***

(0.117) (0.259) (0.149)

인구성장률
0.000 -0.008* -0.007*

(0.002) (0.004) (0.003)

N 2712 2712 2712 2712 2712 2712

F 489.963*** 109.499*** 1205.018*** 473.028*** 106.634*** 1008.305*** within 0.906 0.559 0.935 0.897 0.556 0.933

주1: 괄호안의 값은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임. * p<0.05, ** p<0.01, *** p<0.001.
주2: 종속변수는 1인당 변수의 자연로그 값이며, <표 5>의 통제변수와 연도더미가 모두 포함된 분석임.

기존 분석에서는 시군구별로 표본을 나누어 시, 군, 구에서 인구와 지방재정 수입 간 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 경우 표본 크기가 작아져 표준오차가 크게 계산될 우려가 존재한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구와 인구성장률과 시군구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는 시에 비해 군과 구에서 1인당 지방세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표본을 나

누어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기존 분석에서도 군 표본의 인구 계수값이 시 표본의 인구 

계수값에 비해 더 작았다) 시에 비해 군이, 군에 비해 구에서 인구증가가 지방세와 부의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구성장률의 경우 지방세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시 표본에서는 인구성장률이 지방세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았고, 구의 경우 인구성장률과 지방세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강건성 확인 (2): 시군구 상호작용항 포함한 분석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ln인구
-0.659*** -0.481 -0.399*

(0.124) (0.356) (0.185)

ln인구×시군구
-0.109* -0.070 -0.088

(0.042) (0.111) (0.085)

인구성장률
0.016** -0.011 -0.001

(0.006) (0.0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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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괄호안의 값은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임. * p<0.05, ** p<0.01, *** p<0.001.
주2: 종속변수는 1인당 변수의 자연로그 값이며, <표 5>의 통제변수와 연도더미가 모두 포함된 분석임.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2>에서는 두 가지 변곡점이 나타난다. 지방세의 경우 

202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세외수입은 2014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이는 2014년 

세외수입과 2020년 지방소비세의 제도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에 따르면, 

정책변화 시기를 고려해도 인구와 인구성장률 변수가 재정수입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7> 강건성 확인 (3): 정책변화 시기 고려한 분석

2010-2015년 2016-2022년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ln인구
-0.407 -0.026 0.075 -1.220*** -1.139* -0.594***

(0.207) (0.589) (0.261) (0.263) (0.455) (0.136)

인구성장률
-0.004* -0.000 -0.004 -0.001 -0.015** -0.004

(0.002) (0.006) (0.004) (0.002) (0.005) (0.003)

N 1130 1130 1130 1582 1582 1582

F 97.899*** 174.300*** 148.835*** 290.392*** 24.253*** 1534.613*** within 0.688 0.751 0.737 0.833 0.270 0.926

주1: 괄호안의 값은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임; * p<0.05, ** p<0.01, *** p<0.001.
주2: 종속변수는 1인당 변수의 자연로그 값이며, <표 5>의 통제변수와 연도더미가 모두 포함된 분석임.

Ⅴ. 결론 및 논의

저출산, 고령화, 축소도시, 지방소멸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지방소멸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지방정부에 생

존을 위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이상호 외, 2021). 지방정부 위기의 저변에는 구조적인 인구감소

라는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가 여러 문제와 얽히고설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손수아 외, 

2024). 인구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원천이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단위라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인구감소를 직면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 사활을 걸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정부의 사업과 정책들이 인구성

인구성장률×시군구
-0.009** 0.002 -0.003

(0.003) (0.004) (0.003)

N 2712 2712 2712

F 486.243*** 87.483*** 988.320*** within 0.907 0.56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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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의 계획인구는 미래인구 

증가에 대한 비현실적인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민정･백일순(2023: 154)은 “현 시점의 

인구는 감소하나 미래 시점의 인구는 증가를 기대하는 모순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낙관적인 인구전망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들은 인구증가가 지방재정의 개선으로 이

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하지만, ‘인구증가가 지방재정의 개선으로 이어지는가’는 질문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인구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지방정

부의 재정수입을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으로 구분하고, 2010-2022년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인구 규모와 인구변화의 방향과 크기가 인구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이전

수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규모나 인

구성장률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인구는 대체로 1인당 재정

수입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인구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구성장률은 

대체적으로 재정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영향의 경우 부(-)

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인구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정부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형, 규모, 인구변화 추세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지방재

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한 효과가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다시 말

하자면 인구증가는 1인당 지방세를 감소시키고 인구성장 속도의 증가는 지방세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성장은 답이 아닌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규모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쌍끌이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최남희, 2012). 인

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수요

가 확대됨에 따라 지출은 증가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필수적인 기능도 유지

하기 어려운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홍영교･최남희, 2021). 

이런 상황에서 ‘인구 늘리기’는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개선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고려되

고 처방된다(주상현, 2021; 김정숙･한승혜, 202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

원 특별법｣ 등은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 인구정책조례와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는 경우, 즉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1인당 재정수입은 증가하지 않음

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도 인구의 증가가 1인당 재정수

입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인구증가에 따른 1인당 편익이 1인당 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히 인구 총량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인구정책을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구감소 그 자체는 지방정부가 경험하는 자연

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문제는 바로 편익-비용 간 괴리

에 따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인



성장이 답인가?: 인구성장이 기초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97

구가 증가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인구감소를 전제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영과 사업계획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변

화이다. 앞서 언급한 인구 1인당 편익과 비용의 괴리는 1) 지방세의 제도적 특징과 2)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압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초지방정부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비

중이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근무지와 

납세지의 차이,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근무지 집중도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인구 증가에 따른 

세입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지역소비

가 확대되고, 지역 노동시장에 인력이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인구증

가와 지방정부 재정수입을 연결한다(홍영교･최남희, 2021; Ladd, 1994; Carbonaro et al., 2018). 하

지만, 재정형평화의 목적이 강화된 형태의 지방소비세구조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의 

연결고리가 다소 약한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초지방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중심의 세원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장

점이 존재하지만, 경제발전이나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득과 소비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

이 있다(배준식･김범식, 2014; 복문수, 2014; Honadle et al., 2003). Drew et al.(2023)은 재산중심의 

세입이 인구의 증감에 비탄력적임을 지적한다. 출생에 의한 인구의 자연증감이 재산세 증진으로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증감도 이동한 인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에 지방정부의 단위 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 구조에서

는 지역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방재정에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압박은 인구의 증가가 오히려 1인당 재정수입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일찍이, 지방재정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이 지목되어왔다(류민정, 2015; 이재원, 2017). 고령화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폭되는 사회보장에 대한 지방재정의 압박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Kiewiet & 

McCubbins, 2014; McCann, 2017).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대규모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형

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하한다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한재명･신우진, 2017; 

김보은･이학준, 2024). 즉,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패러다임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확장되

고 지방정부의 의무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 1인당 지출은 증가하는데 이런 지출에 상응하는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와 지방정부 재정수입 간 관계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몇 

가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첫째, 인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수,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와 같이 인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수를 통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려 

노력하였지만, 지역내총생산과 같이 지역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

다15). 이는 분석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기 위함이었으나 인구가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갖는 관계를 

15) 지역내총생산 변수는 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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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볼 때 지역 경제상황의 중요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둘째, 인구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서비

스에 대한 수요와 실제 지방정부가 가진 자원 및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되는데 이는 내생성 문제와 

측정 문제로,16)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인구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인구감소와 고령

화시대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만성적인 인구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축소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역쇠퇴 및 낙후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스마트 축소(Smart shrinking)와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Powe & Oswell, 2022). 스마트 축소는 인구감소와 도시축소를 현

실로 받아들이고, 성장시대에 형성된 물리적 인프라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이영철, 

2022). 반면, 압축도시는 도시 내 거주지, 상업지, 공공시설 등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공간구조의 

압축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략이다. 압축도시는 고밀도･근접 개발과 대중교통을 통한 연결성 강화

를 강조하며, 무차별적인 도시확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한다(강인호, 2018). 인구감소, 수도

권의 높은 집중도,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한 세수구조 등 지방정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맥락에서는 단순히 대규모 개발을 통해 인구증대를 꾀하고 지방재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와 압축도시 전략

은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물론 스마트도시와 압축도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미국 

사례를 근거로 스마트 축소, 계획적 축소(planned shrinkage), 도시 녹지화(greening the city) 등의 

‘축소 도시 전략’이 긴축 어버니즘(Austertiy Urbanism)의 한 전략으로서 사회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는 비판이 존재한다(Audirac, 2018; Berglund, 2020). 이미 도시-비도시 불평등이 상당이 큰 한국에

서 인구감소 지역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우려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현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방정책과 인구에 대한 논의에

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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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종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단, 지역내총생산 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주요 분석결과는 다르지 않았

음을 밝힌다.

16) 균형예산제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편성되야 하며 세출이 실제로 주민의 수요에 얼

만큼 대응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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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Growth the Answer? How Population Growth Affects Local Government 
Revenues

Kim, Yunji

Jo, Changdeok

Many local governments worry about their financial sustainability due to population decline. 

But is growth the answer? In other words, does an increase in population lead to an improvement 

in local government revenue? To answer this question, it is important to examine per capita fiscal 

revenue rather than the total revenue. Total fiscal revenue may increase with population growth, 

but if the amount collected from each new resident is less than the per capita revenue previously 

collected from existing residents, then we can expect a deterioration of local public finance—
assuming that the level of public services remains unchanged. Using a panel fixed effects model 

for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0 to 2022, this study analyzes how population and population 

growth rates affect local revenues (taxes, charges and fees, transfers) per capita. We fi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revenue per capita, and no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rates and revenue per capita. These results call into question the 

conventional assumption that population growth will improve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suggest the need for new approaches outside of the growth paradigm.

Key Words: population decline, population growth, local governments, local revenues, local finance


